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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올해는 역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인류에게 사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5년마다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해임(뉴욕 유엔본부, 2015년 4월 27일~5월 22일 개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탈핵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이 호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NPT 검토회의의 결과를 평

가하고 향후 탈핵평화운동 과제와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

회의 결과」이슈리포트를 발간함.

l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는 결국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NPT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는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이 채택을 거절했기 때문임. 

한 달여 기간의 NPT 검토회의 끝에 마련된 최종문서 의장안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중동비핵지대 설립논의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채택된 공동의 약속임에도 3국은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음. 게다가 

마지막 의장안으로 제시된 결과문서는 이미 초안과 달리 핵보유 국가들의 이해를 많이 반영

해 비핵국가들과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왔음. 

l 중동비핵지대 외에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와 ‘핵무기가 인도주의

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에 대한 논의는 주요 쟁점 사항이 

되었음.  특히 핵군축 약속과 관련해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이행 기한과 목표치에 대한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으며,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이 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l 최종결과문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핵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핵무기 사용이 인

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발전되어 ‘인도주

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로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할만함. ‘인도주

의적 약속'에는 NPT 당사국 절반 이상인 108개국이 서명했음. 핵무기의 사용이 불러올 인도

주의적 비극에 대해 공감하고 다시는 인류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

되었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l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7만에 가까운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 역시 원

폭의 피해자가 되었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폭자를 가진 나라로서 핵무기

를 불법화하려는 전세계의 흐름에 동참해야 함. 한반도 핵문제는 핵우산이 아니라 대안적인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음. 핵군축과 비확산

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역시 정부가 핵군축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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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야 함. 

※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주요 내용

Ÿ 핵보유국의 다른 국가로의 핵무기 및 핵물질 이전과 비핵 국가에 대한 핵무기 개발 지원 

금지.

Ÿ 비핵 국가들의 핵무기 획득 및 개발 금지.

Ÿ 비핵 국가들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증하기 위해 IAEA의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

Ÿ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무

차별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정.

Ÿ 핵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 폐기를 이루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선의의 협상과 조약 체

결 의무.

Ÿ 조약 개정은 모든 회원국이 발의할 수 있고, 회원국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되어, 모

든 핵보유국과 IAEA 이사국, 그리고 NPT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개정될 수 있음.

Ÿ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 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인정.

Ÿ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NPT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인정.

NPT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조약으로‘세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음. 비핵국가와 핵무기 보유국 사이의 균형된 의무로서 ‘비확산

non-proliferation’과 ‘핵군축disarmament’을 함께 요구하는 한편, 회원국의 ‘평화

적 핵이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비확산’은 비핵국가들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

를 보장받는 대신에 이를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핵군축’

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의무를 의미. 그러나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협

약, 대인지뢰금지협약, 집속탄금지협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군축 조약은 

해당 무기의 사용 및 실험 금지와 폐기를 명시하는 반면 NPT는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핵무기 제조 금지와 핵폐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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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2015 NPT 검토회의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l 2010년 NPT 검토회의는 64개 행동계획을 포함해 각국의 핵군축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됨.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창과 전차(2005) 

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임.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

라하에서‘핵무기 없는 세계’연설로 전세계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 2010년 4월 핵태세보

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를 발표해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천명한 바 있음. 

l 6년이 지난 지금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의지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평가됨. 

지난 2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제사회의 핵군축 전망

은 매우 어두워졌음. 미국과 러시아 간의 민간 핵안보 협력이 대개 중단되었고 2014년 7월에

는 미국이 러시아에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하기에 이름1 . 게다가 

최근 러시아 정부는 핵무기가 안보 독트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

고 있음. 2010년 국가들은 행동계획 5번항을 통해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줄이기(To further diminish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nuclear weapons in all 
military and security concepts, doctrines and policies)’로 합의한 바 있음. 미국 역시 핵무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핵무기 현대화는 노후 핵무기를 개선 또는 발전

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핵군축에 역행하는 활동으로 여겨짐. 

l 2015년 NPT 검토회의의 실패는 이미 지난해 예견된 바 있음. 2015 NPT 검토회의를 위한 3차 

준비회의(PrepCom)에서 각국 정부는 의장 권고안(Chair’s draft recommendations to the 

Review Conference) 채택에 실패함. 2010년 NPT 검토회의 직전의 3차 준비회의가 열렸던 

2009년에도 의장권고안 채택에는 실패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에는 핵무기금지조약 내용을 

포함하는 등 매우 강력한 조항을 담은 의장 권고안을 회람했다가 채택에 실패한 것이었고, 

이번 해와는 상황이 다름. 게다가 2014년도 의장 권고안은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원대한 비

전이나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2010년 행동계획의 일부와 또 다른 합의들을 반복하는 정도

의 수준에 그치는 차이를 보였음. 

l 2010년 채택된 64개 행동계획의 이행 정도가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임. NPT 6조에서 제시하는 핵군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

1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은 1987년 12월 8일 당시 미국과 러시아

가 체결한 것으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핵무기 감축조약. INF조약은 이들 2,619개의 미사일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두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기와 각종 지원장비 및 구조도 파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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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핵군축을 실제 진척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임. 

l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NPT 검토회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지난 2010

년 채택된 최종문서와 행동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핵군축을 위한 보다 균형되고 미래 지향적

인 행동계획이 제시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음. 특히 올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 70

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핵무기 사용의 비인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음. 핵무기의 사용이 인류가 대응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환경적 피

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주목하고 국제법상 이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취지

로 최근 몇 년간 유엔 총회 공동성명과 NPT 준비위원회 공동성명이 잇따랐고 3번의 회의 끝

에 오스트리아 주도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가 제시된 것은 특히 환영할

만함.

l 올해 초 타결된 이란 핵 협상 역시 NPT 검토회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이란 핵프

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위해 P5+1(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과 이란 사이

에 이뤄진 ‘4월 2일 프레임워크 합의’는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NPT를 강화하고 중동지역 

내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 탄생을 막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음. 

l 다만, 매번 중요 쟁점사항이 되곤 했던 ‘2012년 중동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여부

는 이번에도 NPT 검토회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척도였음. 1995년 이래로 NPT 합의사항

이었으며 2010년에도 재차 확인되었지만, NPT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당사국인 이집트를 

포함한 역내 주요 국가들이 논의 의제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회의 개최’라

는 행동계획은 실현되지 못함. 애초부터 2015년 NPT 검토회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고됨. 

※ 최근의 NPT 검토회의

Ÿ 1995년 - NPT가 무기한 연장되었고 중동비핵지대 설립촉구를 포함한 일련의 결정들(a 

package of decisions)에 일괄 합의함. 이 결정들에는 △NPT 검토 과정을 강화할 

것, △핵비확산과 핵군축의 원칙과 목표, △무기한 연장, △중동비핵지대에 대한 

결의안 등이 포함됨. 

Ÿ 2000년 - NPT 상의 핵군축 약속과 1995년 합의한 결정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13개 행동

계획을 채택함. 

Ÿ 2005년 -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들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최종문서 채택에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핵보유 국가들은 핵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조약에 불응하는 건에 초점

을 맞춘 반면, 비핵국가들은 NPT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

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진척사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 

Ÿ 2010년 - 최종 문서는 NPT의 3개 축(3 pillars) 즉 핵군축,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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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대한 64개항의 행동계획을 포함함. 행동계획은 5개 핵보유국에 비공식이

지만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2014년 NPT에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1995년 중동 관련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단계로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2012년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 등의 조치들을 취하라고 촉구함. 이는 

NPT 상 중요한 일보 전진으로 평가됨. 행동의 기한(timeline)이 결정사항에 포함

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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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핵심 쟁점

1. 핵군축 이행 여부

Ÿ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핵군축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가임. 특히 2010년 

NPT 검토회의에서 제시된 64개항 행동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그러나 핵

군축과 관련된 많은 행동계획 조항들은 명확한 목표치와 기한이 없음. 이는 각 국에 엄청

난 해석의 여지를 줌으로써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의 상당한 의견충돌이 예상되었음. 

Ÿ 많은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약속 이행이 매우 느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

며, 이 부분이 핵무기 보유국들(그리고 동맹국들)과 다른 대다수에 해당하는 비핵국가들 사

이에 충돌하는 지점임. 핵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수량 감소를 강

조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현대화(modernization) 같은 문제를 들어 

장기적 이행이란 것을 진정한 의미의 핵군축으로 인식하기를 거절하고 있음. 게다가 핵무

기 보유국 ‘P5 프로세스’의 결과는 다른 비핵국가들의 기대에 못미침2 .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P5 컨퍼런스에서 행동계획 5번항의 핵군축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

해 새로운 핵군축 검증 프로젝트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핵무기 용어(nuclear terminology) 

사전을 내기로 합의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음. 

Ÿ 실제로도 일부 국가들에서만 핵탄두와 발사체 감축에 진척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핵무기

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관계 악화로 더 이상의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기가 정치적 전략이나 군사 독트린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Ÿ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의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0년 채

택된 64개 행동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핵군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만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일뿐이다”라고 밝힘3 . 

Ÿ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핵분열물질의생산금지에관한조약(FMCT) 비준에 진척

사항이 거의 없는 것도 쟁점임. 미국은 CTBT 비준이 공화당의 반대로 국회에 가로막혀 있

2  P5 프로세스는 NPT 상 합법적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중

국, 러시아)들이 자신들의 NPT 약속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5개국간 포럼임. 2010년 이래로 핵 용어 사

전 개발, 핵군축 검증 및 모니터링 개선, 투명성과 공공의 보고기준 개발 등의 3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

옴. 

3  P5 컨퍼런스 핵무기보유국가 공동성명, 영국 런던 (2015년 2월 6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int-statement-from-the-nuclear-weapon-states-at-the-london-p5-confe

rence (2015년 6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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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 역시 비준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모든 핵무기 보

유 5개국은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에 안보를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Ÿ 비확산연구센터(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2015 NPT 모니터링 보고서는 핵무기

에 대한 투명성과 보고(transparency and reporting) 관련 부분이 일부 긍정적인 발전을 이

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핵군축과 관련된 행동계획 이행은 전반적으로 진척사항이 매우 제

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4 . 

Ÿ Reaching Critical Will이 발표한 2015 NPT 행동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평가(201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 역시 핵군축 관련 22개항 중 5개만이 진척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핵

군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음. 그 외 비확산 관련 23개항에서는 12개, 핵에

너지 관련 18개항에서는 11개만이 진척을 보였다고 평가함5 .

2.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Ÿ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이란,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참혹한 살상력으로 인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핵폭발로 인한 긴급한 사태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임6 . 

Ÿ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문서에서 188개국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함.7  

Ÿ 이후 유엔총회와 NPT 준비회의에서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하

4  2015 NPT Monitoring Report – Disarmament,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15년 4월) 

http://www.nonproliferation.org/2015-npt-monitoring-report-disarmament/ (2015년 6월 3일 검색)

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 Reaching Critical Will (2015년 3월)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resources/publications-and-research/publications/5456-npt-action-plan-monito

ring-reports (2015년 6월 3일 검색)

6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를 직역하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핵무기가 대량살상을 위한 비인도적인 무기란 점에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란 말이 오해

를 불러올 수 있어‘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번역하기로 함. 

7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Final 

Document,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ollow-on actions “The Conference expresses its deep 

concern at the catastrophic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and reaffirms the 

need for all States at all times to compl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ttp://www.nonproliferation.org/2015-npt-monitoring-report-disarmament/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resources/publications-and-research/publications/5456-npt-action-plan-monitoring-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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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잇따라 발표됨.  

Ÿ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개국은 ‘핵군축의 인도주의 측면’이란 공동 성

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을 발표함.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핵

확산금지조약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음8 . 이어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는 80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함9 .

Ÿ 2012년 10월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에서는 34개국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

명을 발표함10 . 이어 2013년 10월에 열린 제 68차 유엔 총회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주도로 

12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

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함.11  또한 2014년 10월에 열린 제 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뉴질

랜드 정부의 주도로 15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위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함12 . 

Ÿ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고자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사연맹(ICRC & IFRC)는 2011년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핵무기 철폐를 향한 전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3년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철폐를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함13 . 또한 세계교

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역시 2013년 제10차 총회 결과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불법화할 것과 완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함14 . 

8  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 First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15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ttp://bit.ly/1dIv8Q6

9  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Secon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15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ttp://bit.ly/1kdjP4z

10  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 67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22 October 2012, http://bit.ly/1IcCBUq

11  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 68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21 October 2013, http://bit.ly/1dchW5e

12  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 69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20 October 2014, http://bit.ly/1KKekph

13  Resolution Working towards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 Four-year action pla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n 

consultation with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8 November 2013, http://bit.ly/1Ta5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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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리고 무엇보다 오슬로 회의(2013년 3월)와 나야릿 회의(2014년 2월)에 이어 2014년 12월 

비엔나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 과학자, 법률가,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려 핵무기 투하가 인도주

의 사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현존하는 국제법을 검토해 왔음.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핵폭발의 영향은 그 원인이 우연이든, 오판이든, 혹은 설계상의 문제이든 간에 

한 국가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재산피해는 물론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공중보

건, 경제, 사회질서에 심각한 장기적 손상을 주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됨.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규모가 크고 재앙적이며 그에 따른 결과는 

어쩌면 돌이킬 수도 없음.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핵

폭발로 인한 긴급한 사태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피해

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없음. 

이미 과거 인류의 핵무기 사용과 핵실험 경험을 통해 핵무기가 통제 불가능하

며 무분별한 파괴력으로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참사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인류의 절대적 생존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핵무기가 절대로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Ÿ 전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회의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도입하

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핵군축을 위

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다른 대량살상무기와는 다르게 핵무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음. 이 회의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오스트리아의 약속 

(Austrian Pledge)”을 발표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약속에 동참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약

속(Humanitarian Pledge)로 발전함15 . 

Ÿ 이와 같은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대표적인 핵군축 조항인 제6조에 

기반하여 핵무기의 불법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핵군축에 대한 이러한 강조

는 핵무기 보유국들과 비핵국가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촉발시킴.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이 

논의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란 것에 모순될뿐더러 컨퍼런스의 목적 역시 핵

무기를 불법화하고 핵무기 금지를 추구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2014년 12월 비엔나 컨퍼런

스 개최 직전까지 참석을 거절했었음. 

Ÿ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동반되는 위험성과 핵폭발의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인지하는 것은 국

14  Statement on the Way of Just Peace, World Council of Churches, 08 November 2013, http://bit.ly/1AIehr1 

15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http://bit.ly/1MpSwfW

http://bit.ly/1AIeh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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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에 중요한 일임. 그리고 2010년 의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NPT 논의에 이 부

분이 반영되어야 함. 특히 핵태세와 핵 독트린의 변화, 우발적 핵전쟁 발생의 예방, 핵무기

와 핵분열성 물질의 안보, 핵 테러리즘의 위협, 그리고 핵폭발의 경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준비 등에 대한 논의에 반영되어야 함. 

3. 중동비핵지대

Ÿ 2010년 64개항 행동계획 중 유일하게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중동비핵지대에 대한 

2012년 컨퍼런스 개최임. 2010년 당시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회의 개

최자들로 해서 2012년까지 중동비핵지대 건설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2012년 회의의 의제에 합의하지 못해 연기되었고 새로운 날짜를 설정하는데 실패함. 미국

은 2012년 11월 23일 12월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를 연기하는 성명을 발표함. 이 성명에서 

미국은 중동의 현재 상황을 두고 12월 컨퍼런스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당사국들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힘. 그러나 이 성명에는 새로운 일정 계획을 포함하지는 못했음. 

Ÿ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 개최 조항은 1995년 중동결의안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당시 

NPT를 무기한으로 확장하는 것을 아랍국가들이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음. 

일부 국가에서는 NPT의 성공을 가늠하는데 이 합의가 핵심에 있다고 보고 있음. 이미 2005

년에도 최종문서 채택 불발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음. 그러므로 2010년 합의 사항인 중동비

핵지대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음. 

Ÿ 이집트 대표단은 NPT의 “불균형적인 약속”을 언급하며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비확산

에 집중하는데 반해 비핵지대 건설은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함. 또한 2013년 제네바

에서 열린 2차 NPT 준비회의에서 “우리는 회의 참가를 계속하며 이행되지도 않을 것이면

서 우리가 양보한 것에 대해서는 준수해야만 하는 그런 결과물들에 동의하고 있기 어렵

다”고 말하고 중도하차하기까지 함. 핵확산금지조약 7조는 당사국들이 개별 지역의 영토 

내에서 핵무기를 완전 철폐하기 위한 조약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함. 

Ÿ 컨퍼런스 개최 논의는 이스라엘인 NPT 회원국 상황이 아니란 점, 의제의 범주, 역내 많은 

국가들의 안보상황 발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일부 아랍국

가들은 또한 미국이 이 컨퍼런스 개최에 진심인지 의문을 품기도 함. 

Ÿ 중동비핵지대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조정회의 중 가장 최근에 열린 것은 2014년 6월임. 아

랍연맹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회의에 참여했음. 이란은 2013년 10월 제일 처음에 열린 조정

회의에만 참석함. 

Ÿ 2015년 NPT 컨퍼런스 기간에는 이집트가 NPT 검토회의 이후 18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

되 유엔 사무총장만 남기고 기존의 조정자(facilitator)와 주최자(러시아, 영국, 미국 3국)를 

빼는 새로운 제안을 밀어붙였음. 또한 이집트는 두 개의 워킹그룹을 만들 것을 촉구했음. 

그 하나는 범주, 지리적 경계, 금지 및 내부 기준 등에 대해 다루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

는 검증 기준과 이행 메커니즘을 다루도록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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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 핵 프로그램

Ÿ 핵비확산과 핵에너지의 이용 관련한 행동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이란 핵프로그램 위기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 최근 이란과 6개국(E3+3) 국가들의 장기적 해결방안에 대한 협상 

결과는 2015 NPT 검토회의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란 핵문제는 수년동

안 핵확산, 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권리 등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의견 불합치를 조장해 왔음. 

Ÿ 물론 이란 핵프로그램에 합리적인 제한조치를 취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합의에 이른다

면 외교적 분위기를 개선시킬 것이고 NPT 약속사항 이행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불거지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Ÿ 이란과의 협상에서 과거 이미 유럽국가들은 NPT 제3조 하에 검증 기준으로서 추가적인 모

델 프로토콜(Model Additional Protocol)을 제안해 왔고 이집트나 브라질과 같은 비동맹그룹

(NAM) 국가들은 이는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16 . 

Ÿ 특히 IAEA 안전조치협정 체계와 검증 활동,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의 한계 그리고 NPT 탈

퇴의 조건 등에 대해 많은 토론거리가 생김. 이란의 사례는 IAEA가 NPT를 준수하는지 여

부를 모니터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권위와 기술적 능력을 원하는 수준으로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음. 또한 이는 복잡한 핵프로그램을 확인하는 IAEA의 능력

과 관련해 발생한 몇 가지 어려운 점을 가능한 군사적 측면에서 더 구체화했음. 

16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7년 5월 15일 채택한 기존 안전조치협정(Safeguards)의 보완적인 조치들. IAEA는 

1993년 이라크와 북한의 비밀 핵 프로그램이 발견되어 기존의 IAEA 안전조치협정에 약점이 노출되자, NPT 

당사국인 비핵국가들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초기에는 기존의 IAEA 안전조치협정을 

강화, 확장하기로 한 ‘자발적 추가 프로토콜(voluntary Additional Protocol)’을 만들어냄. 이후 “Program 

93+2”라고 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의 개선방안이 마련됨. 그 중 하나가 IAEA 안

전조치협정 체제를 보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Model Additional Protocol이며, 여기에는 기존 안전조치협정에서 총 4가지의 중요 변경사항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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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2015 NPT 검토회의가 끝났음. 그러나 5월 22일 마지막날 결국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

고 마무리됨. NPT 검토회의의 결과문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와 그 원인, 마지막에 제출되었던 

의장안의 내용,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논의의 성과 등을 살펴보기로 함.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

Ÿ 2015년 5월 21일 NPT 검토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시점에 최종 결과문서 의장안이 제

시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 5월 22일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최종 결과문서(Final Document)를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남. 지난 1995년, 2005

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결과문서 채택에 실패함.

Ÿ 주된 이유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 채택을 거부한 것임. 

3국이 결과문서 채택에 반대한 것은 ‘중동비핵지대 설립에 관한 회의 일정’에 대한 조항

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임. 

Ÿ 5월 21일에 의장이 제시한 최종 결과문서안에는 비핵지대 관련 조항에서 “2016년 3월 1일

까지 중동비핵지대(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all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설립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음. 

Ÿ 이와 관련해 미국은 5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문서안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것임을 밝

힘. 

“불행히도 중동비핵지대 설립과 관련한 이슈를 토론하기 위해 지역 회의를 개최하기

로 한 것과 관련해 그 표현과 이를 이행하는 체계가 우리의 오랜 정책과는 맞지 않습

니다. (중략) 불행히도 최종 문서에 제안된 표현들이 중동 국가들 간에 주요 의제, 형

식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을 허용하지 있지 못하고 또한 회의 개최에 일

방적인 기한을 두고 있어 합의에 더 이상의 토론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우리는 아쉽게도 최종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Ÿ 이어 캐나다는 5월 23일 성명에서 미국과 영국과 마찬가지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

의 최종 결과문서안 합의를 깨기로 했다고 발표함. 

“불행히도, 2015 NPT 검토회의를 위해 제안된 결과문서안에는 중동비핵지대 설립에 

대한 회의 개최와 관련해 포괄적이며 합의 기반의 접근법을 보장하기 어려운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중략) 캐나다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우려를 다

루고 동의에 기반한 참여를 보장하는 적법한 중동비핵지대 회의 과정만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17 .” 

17  캐나다 외교통상발전부 2015년 5월 23일자 보도자료 

http://www.international.gc.ca/media/aff/news-communiques/2015/05/23b.aspx?lang=eng (2015년 6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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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대한 평가

Ÿ 5월 21일 의장이 제시한 최종문서안은 새로운 약속도, 행동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한 기한이 

분명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핵국가들은 물론 반핵운동 시민

사회의 비난을 받음. 

Ÿ NPT 검토회의 종료 시점에 발행된 49개국 공동성명에서 오스트리아 알렉산더 크멘트

(Alexander Kmentt, director of disarmament,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in the 

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

국 사이에 핵군축에 대한 “큰 격차가 있다”고 표현하고, 그 격차란 “현실상의 격차, 진

실성에서의 격차, 신뢰에서의 격차, 도덕적 격차(a reality gap, a credibility gap, a 

confidence gap, and a moral gap)”를 뜻한다고 언급함. 

Ÿ NPT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WILPF(Reaching Critical Will)

의 Ray Acheson은 “(의장이 제시한) 새로운 초안 문서는 말 그대로 ‘핵무기 보유 국가들

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문서는 핵군축의 신념을 버리고, 핵무기 보유국과 그 동

맹국들이 주장하는 핵무기의 정당성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 규범에 반항하는 

과격한 일부 소수를 반영한 반면, 다수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안이다”라고 규정함.

Ÿ 다만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비인도적 영향에 대해 ‘인도주의적 약속’을 확인한 점과 

‘핵군축을 위한 유엔 실무작업반(UN　Open Ended Working Group(OEWG) on nuclear 

disarmament)’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유엔 군축회의

(Conference of Disarmament)에서 진척되지 않았던 핵군축에 대한 논의에 돌파구가 생겼단 

점에서 긍정적임.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과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기준들을 발전시키기 위

해 핵군축 이니셔티브를 군축회의에서 유엔 전체로 가져가 유엔 실무작업반을 두도록 요청

한 것을 주목할 필요 있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들은 10월에 열리

는 유엔 총회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측됨. 

Ÿ Reaching Critical Will의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은 아래와 

같음. 5월 21일에 제시된 최종문서 문안과 그 전까지 논의되던 다른 초안들을 비교하여 마

지막 제안된 이 문서대로라면 문서 채택을 거부하고 2010년의 성과를 연장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고 평가하고 있음18 . 

  “Unfortunately, the outcome document proposed for the 2015 NPT Review Conference contained elements 

that fail to ensure an inclusive and consensus-based approach to holding a conference on the 

establishment of a zone fre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 the Middle East. (중략) Canada can 

support only a legitimate Middle East WMD conference process that addresses the concerns of all states in 

the region, including Israel’s, and ensures their participation based on consent.”

18   NPT News in Review, Vol13, No.16 (2015년 5월 22일)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disarmament-fora/npt/2015/nir/10037-22-may-2015-vol-13-no-16 (2015년 6

월 1일 검색)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disarmament-fora/npt/2015/nir/10037-22-may-2015-vol-13-no-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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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자 제출된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서 변경된 사항

핵군축 : 새로운 초안 문서에는 이 전까지의 초안들보다도 핵군축을 이용만 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비판이 매우 약해짐. 새로운 문안은 핵군축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어떤 언급도 없음. 핵무기를 “무기한 소유”하려는 어떤 가정조차도 핵확산금

지조약, 비확산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삭

제되었음. 다만 지난 3년간 비핵국가와 시민사회가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HINW)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는 사실

을 제시하며, 핵무기 투하에 어떤 적절한 대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 국가들만

의 인식일 뿐이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음.

핵무기의 비인도성 : 또한 새로운 문안은 159개국을 대신해 오스트리아가 제출한 

HINW 공동성명을 26개 (핵보유국 동맹) 국가들을 대신해 호주가 제시한 성명(NPDI)과 

같은 지위에 놓고 언급하고 있으며, 표현 조차도 “환영한다” 대신 “주목한다”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침. 또한 HINW을 위해 핵군축을 향한 모든 접근법과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인정한 부분을 삭제함19 .

핵확산 : 새로운 문안은 또한 핵무기 사용을 막을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핵무

기 확산’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만 적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핵무기의 소유 

그리고 심지어 핵무기의 사용은 잠재적인 핵확산보다도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됨. 

2010년 행동계획에서 후퇴 : 이 초안 문서에 반영된 수정 사항은 또한 2010년에 합의

에 이른 이해 사항과 약속들 중 가장 단순한 요소들만 꼽더라도 그것에서 조차 후퇴

하고 있음. 각국은 어떤 경우에라도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가능한 모든 국제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재확인한 부분을 삭제함. 또한 군사 독트린을 검토할 때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실상 줄이거나 또는 완전 제거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고 경계 상태의 모든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핵무기의 작동태세(Operational Status)를 축소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음. 대신 단계적 축소를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할 뿐, 2010년 행동계획 5번항을 언급하지 않음. 보고와 관련된 조

항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편견없이”라는 설명을 통해 회피할 단서를 달아 놓았

음. 

핵무기 현대화 : 핵무기 현대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안은 단지 “기존의 핵무기 체

계에 대한 질적 개선만이 아니라 핵무기의 진일보한 새로운 타입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핵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침. 2010년 결과 문서

에서는 핵무기의 개발과 질적 개선을 제재하거나 끝내는데 국가들이 “정당한 관심”

19  Non 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nitiative (NPDI)는 호주와 일본 정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장관급 모임

으로 2010년 NPT 검토회의 결과 문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하고 있음. 이 중 칠레, 멕시코, 나이지

리아, 필리핀은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약속도 함께 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핵군축 

노력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 군축회의의 4가지 핵심 의제인 핵군축, 핵물질생산금지, 외기권군비경쟁방

지, 소극적안전보장 협정 논의에 대해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핵 활동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주요 법적 제도를 지지하며 △NPT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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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야 한다고 표현하고 이를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묘사한 것

과 대조됨. 

기한 : “6조는 물론 다른 군축 약속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들이 이

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2가지 특정 수행할 것에 대해서만 기한(날

짜)를 제시할 뿐 어떤 것에도 의무사항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음. 

실무작업반(OWEG) : 이번 NPT 검토회의 논의의 성과 중 하나는 6조 핵군축 조항 이

행을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 올해 말 또 다른 실

무작업반을 세울 것을 유엔 총회에 권고함. 그러나 최종문서안에서 실무작업반 활동

을 합의(concensus)에 기초해 하라고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핵군축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조차 20년 넘게 ‘합의’를 비

토권으로 활용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추가된 조항 중 가장 최악

의 문안이라고 볼 수 있음. 

Ÿ 이번 검토회의 최종문서안에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넘어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추가적인 핵무기 감축에 대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음. 2011년 2월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발효됐으나 양국관계 악화로 이후 핵군축 진척은 없음. 그러나 2010

년에는 64개 행동계획 중 하나로 P5 국가들은 “모든 종류의 핵무기” 감축과 CTBT의 발

효를 포함해 “핵군축을 위한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진척시키겠다(to accelerate concrete 

progress on the steps leading to nuclear disarmament)”고 약속한 바 있음. 다만 중국, 미

국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의 CTBT 비준 관련 뚜렷한 행위는 없었음. 

Ÿ 미국은 이번 검토회의 기간 중 현재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수준의 1/3 수준 아래로 배치되

어 있는 전략핵무기 숫자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함.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은 이미 핵무기를 최소 수준까지 감축했으며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se, MD) 개발과 같은 정책이야말로 추가적인 핵감축을 방해하

고 있다고 주장함.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Ÿ 2015년 NPT 평가회의에서는 NPT 당사국들의 과반수를 넘는 108개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 (humanitarian pledge)에 서명했음(2015년 6월 10일 기준)20 . 이는 핵무기 금지와 제거

20 과테말라, 구아나, 그라나다,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우에, 니카라구아,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칸 공화국,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샬군도, 마

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타, 바누아투, 바레인, 바르바도스, 바하마스, 베네수엘라, 

베닌, 베트남, 벨리즈, 보츠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브룬디,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소말리아,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일랜드,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안티구아바부다,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멘, 오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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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법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고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각국 정부들의 약

속이라 할 수 있음.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사용, 개발, 생산, 재고 

축척, 이송, 획득, 투하, 자금지원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

다는 의미임. 또한 국가들로 하여금 핵무기의 사용이나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Ÿ NPT 당사국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참여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대다수 나토

(NATO) 국가들과 한국 등 핵우산 의존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음. 게다가 2015년 NPT 평가회

의 최종 결과문서 의장안에는 단지 26개국이 참여한 NPDI 성명과 같은 수준으로 언급되는

데 그침.

Ÿ 비록 최종문서를 채택하지 못한채 NPT 검토회의가 끝이 났지만 국제 반핵평화운동계는 핵

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는 성과로 남았다고 평가함. 

또한 핵군축에 있어서 후퇴된 2015년 최종문서를 채택하느니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2010년 행동계획을 향후 5년간 유효한 결과문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였다고 평가

하고 있음. 

Ÿ 한국 정부의 경우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성명이나 결의안 어느 것

에도 참여하지 않음. 유엔에서 진행된 일련의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

는 일본 정부는 제68차와 제69차 유엔 총희 공동 성명에는 참여했음. 한국 정부는 2014년 

비엔나 회의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핵무기 사용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감을 표하며, 핵보유 국가들이 전반적인 핵무기를 감축할 뿐 아니라 ‘포괄적 핵실험금

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을 발효할 것을 요구했음. 그러나 

공식적인 결의안 연명은 하지 않았음. 

Ÿ 한국 정부는 참여연대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

해서는 인지하면서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성명에 연명하는 것이 “핵무기의 

단기간 내 전면 철폐, 핵무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불사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어 북

한 핵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참”하였다고 밝힘. 

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칠레,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 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쿠바, 쿠웨이트, 쿡아일랜드, 키리바티,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투발루, 튀니지, 트리나드토

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피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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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핵무기 철폐를 위한 제언

올해는 인류가 최초로 핵무기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사용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다

른 어느 때보다 2015년 NPT 검토회의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핵무기 사용의 끔찍

한 재앙을 경험한지 70년이 되는 만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철폐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

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올해 NPT 검토회의의 쟁점이 되는 64개항 행동계획을 포함한 핵군축 

약속 이행과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논의 등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번 NPT 검토회의는 결과문서 채택에 실패했으며, 보다 진취적인 핵군축 이행 약속에 

대한 기대는 또 다시 5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제한적인 축소가 아니라 전면폐기를 선제적으로 약속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Ÿ 오늘날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여전히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를 개

발하거나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할 대상일 뿐이

다. 핵무기를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미뤄짐에 따라 핵확산의 가능성도, 핵사용의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다. 

Ÿ 이제라도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NPT가 요구하고 있는 핵군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핵무기금지협약(NWC) 체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핵무기는 국제 조약으

로 불법화되지 않은 유일한 대량살상무기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금지협약(NWC)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이 미치는 비인도적인 결과에 대한 ‘인도주의적 약속’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해야 한다.

Ÿ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7만에 가까운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 역시 

원폭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후에도 냉전기간 내내 한반도는 늘 핵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었

으며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핵무기 경쟁의 볼모가 되었다. 냉전 해체 이후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로켓 개발이 핵우산을 강화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들어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핵무

기의 사용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전세계에 끔찍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와 되돌릴 수 없는 환경오염, 경제․사회적 마비상태를 불러올 것이다. 핵무기 사용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Ÿ 비록 2015 NPT 검토회의가 보다 진일보한 핵군축의 행동계획을 합의하는데 실패했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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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8개국이 서명한 핵무기 사용이 미치는 비인도적인 결과에 대한‘인도주의적 약속’

은 향후 핵무기 철폐 운동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국제법상 핵

무기를 불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일본 다음으로 피폭자가 많은 국가로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역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비핵지대 수립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Ÿ 비록 공식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관련 부대행사(Side event)를 통해 역내 핵문제 해결

을 위한 대안으로서 ‘동북아비핵지대화’ 이슈가 제기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뤄진 이번 부대행사에는 지난해 NPT 준비회의에 이어 올

해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각국 유엔 대표부가 참가해 동북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안된 동북아비핵지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다. 

Ÿ 이 외에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를 포함한 한국 시민사회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평화협정 체결, 한국전쟁 종식 그리고 비핵지대 설립(Korean 

Denuclearization and Peace : Signing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and 

Creating a Nuclear Weapon Free Zone)'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전세계 100여개 단체 및 400

여명의 인사들이 서명한‘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

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핵군축 및 비확산의 의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의무다. 한국 시민사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은 물론 국제사회가 합의한 NPT와 같은 핵군축 조약과 다자

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도주의적 

약속’에 서명해 핵무기를 불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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